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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 분석

요    약

□ [유바리‧버밍엄시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이 주는 시사점] 유바리시와 버밍엄시의 파

산, 용인 경전철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024년 나라살림 재정개요] 

▸ 2024년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3.5조원 감소한 625.7조원

▸ 2024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638.7조원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개요] 

▸ (예산) 전년도 본예산 2조 28억원 대비 △968억원(△4.83%) 감소한 1조 9,059억원

▸ (기금운용계획) ’23년 당초 계획 대비 △2,466억원(△49.26%) 감소한 2,539억원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개요]

▸ (예산)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 대비 446억원(4.2%) 증가한 1조 1,061억원

▸ (기금운용계획) ‘23년 당초 계획 대비 △2,005억원(△37.0%) 감소한 3,4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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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바리‧버밍엄시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이 

주는 시사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Ⅰ. 모래성 위에 서있는 위기의 지방정부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영속할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용인 경전철의 판례를 계기로 영국 버밍엄시 파산, 더 나아가 일본   

유바리시 파산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난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요즘같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고, 일부 지자체는 존립 위기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몇가지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본 유바리시와 영국 버밍엄시, 그리고 용인 경전철 사업

  1) 일본 유바리시 파산

    일본 훗카이도 중부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탄광과 멜론으로 유명하였으나, 이제는    

`파산'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한때 인구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 

였지만, 석탄산업의 쇠락과 더불어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선언을 하며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유바리시는 석탄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전성기인 1960년대에는 약 11만명까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인한 폐광으로 1970~80년대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다. 

    도시의 쇠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석탄박물관, 동물원, 놀이공원, 스키장, 호텔, 영화제 등 대대적인 관광산업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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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초기에는 성황을 이루며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성공하는 듯 보였

으나, 버블경제의 붕괴와 관광패턴 변화, 차별성이 없는 콘텐츠 등으로 외면받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수익성 악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6년 일본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유바리시는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채는 350억엔(3500억원)이었으며 오는 2027년에야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산 이후 공무원은 1/3수준으로, 시의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봉급도 줄고 심지어  

시의원 임기도 반으로 줄었다. 40개에 달했던 초·중·고교는 각각 1개교씩만 남았

다. 지방세 등이 모두 인상되어 세금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공공시설도 운영

중지, 통폐합되었다. 당연히 인구감소가 뒤따랐다. 2024년 현재 유바리시 전체 인구는 

6,300명 수준으로 단기간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1위 지역이 되었다.

    유바리시의 파산은 리더의 경영실패와 독재경영,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력, 포퓰리

즘식 행정비용이 부채와 파산으로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어 삶의 질 저하와 

지역소멸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이다. 또한 재정파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주민과 시의회 등 감시와 견제의 부재 또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석탄 역사촌 테마파크】                    【유바리시 부채시계】

 

  2) 영국 버밍엄시 파산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인구 110만여명의 버밍엄시가 2023년 9월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버밍엄 

시의회는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폐기물 처리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금지하는 `섹션 114' 통지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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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밍엄 시의회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이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1459억원)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런 판국에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1조 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어 파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의 패배가 버밍엄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시기만 늦어졌을 뿐 파산은 막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파산으로 도미노 붕괴 위기에 직면한 영국 지방정부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미 크로이든과 워킹 등도 파산 선언을 하였으며, 영국 47개 

도시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협의체는 앞으로 26개에 달하는 시의회가 2년 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자체도 영국의 지방도시들이 줄줄이 파산 선언하는 것을 마음놓고 볼 수

만은 없는 처지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등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세수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영국처럼 우리나라 

지자체가 사실상 파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요즘 국내 언론에도 연일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우려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굵직한 현안사업이 재정난으로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으며, 줄어든 국비와 

교부세에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들도 속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자체 파산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재정위기가 지자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파산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최근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사업을 시작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재판장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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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상 

수요 13만 9000명'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전 시장은 2004년 실시 협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3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수는 예측했던 숫자의 5∼13%에 불과

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약 4293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지급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용인 시민들은 2013년 주민소송을 냈고 10여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다른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는 건 실패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위법만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었던 행정적 과오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엉터리 수요예측에 기반해 세금을 낭비하는 치적 쌓기용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시사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공행정은 더 이상 어떤 경우라도 망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며, 재정난과 실패한 정책이 쌓이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허술한 사업들은 나중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은 현세대에 그치지 않고 훗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물론 세종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리 없겠지만 실패한 

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유바리시와 버밍엄시의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은 무리한 개발사업과 리더의 경영실패, 

포퓰리즘식 행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본보기라 할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판단 없이 지방재정을 함부로 쏟아붇는 포퓰리즘, 전시행정에 보내는 경고이자 

수요예측을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대신 막대한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온 관행을 

뿌리 뽑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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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년 나라살림 재정 개요

□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11월 30일) 내 종합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 2024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조원이 감액되고 4.5조원이 증액

됨에 따라 정부안 656.9조원 대비 2,332억원 감액된 656.6조원으로 확정

□ 재원배분 방향

▸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음. 또한, 잠재성장률, 경제 역동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정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는 고차방정식의 해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

▸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

▸ 구체적인 내용은 ① 따듯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중점을 두었음

□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 [총수입] 전년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13.5조원]

▸ 국세수입은 금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3년 예산 대비 △33.2조원 감소

(`23년 예산 400.5 → `24년 367.3조원)

▸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7조원 증가(`23년 예산 225.2 → `24년 

244.9조원)

❍ [총지출]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 [+17.9조원]

▸ `24년 총지출은 `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6조원(+17.9조원)

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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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발행으로 지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높은 재정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 데 집중

▸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과감하게 재투자

【2024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23 2024
증   감

비고
전년대비 증가율

총수입 625.7 612.2 △13.5 △2.2

- 예산(세입) 425.4 395.5 △29.9 △7.0 일반+특별회계

- 기금(수입) 200.3 216.7 16.4 8.2

총지출 638.7 656.6 17.9 2.8

- 예산(세출) 441.1 438.3 △2.8 △0.6 일반+특별회계

- 기금(지출) 197.7 218.4 20.7 10.5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3%p 악화(△0.6→△1.9%)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3%p 악화(△2.6→△3.9%)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0.6%p 증가(50.4→51.0%)

【2024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조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  감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3.1
(△0.6%)

△44.4
(△1.9%)

△31.3
(△1.3%)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8.2
(△2.6%)

△91.6
(△3.9%)

△33.4
(△1.3%)

국가채무
(GDP 대비)

1,134.4
(50.4%)

1,195.8
(51.0%)

+61.4
(+0.6%)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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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예산

▸ 2024년도 예산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2.9

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일반·지방행정(110.5조원), 교육(89.8조원), 국방(59.4조원) 

순으로 나타남

【2024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전년대비 증가율

총지출
(지방교부세·금 제외)

638.7
(487.7)

656.6
(521.0)

+17.9
(+33.3)

+2.8
(+6.8)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2. 교 육(교부금 제외)
96.3
(20.5)

89.8
(20.9)

△6.5
(+0.4)

△6.7
(+2.1)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4. 환 경 12.2 12.5 +0.3 +2.0

5. R&D 31.1 26.5 △4.6 △14.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8.0 +2.0 +7.7

7. SOC 25.0 26.4 +1.4 +5.8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3

9. 국 방 57.0 59.4 +2.4 +4.2

10. 외교·통일 6.4 7.5 +1.1 +17.7

11. 공공질서·안전 22.9 24.4 +1.5 +6.5

12.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12.2
(36.9)

110.5
(43.8)

△1.7
(+6.9)

△1.4
(+18.8)

❍ 부처별 총지출 규모

▸ 2024년도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조 3,779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95조 7,888억원), 행정안전부(72조 4,474억원), 국토교통부(60조 9,439억원), 

국방부(43조 3,523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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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개요

□ 지난 2023년 11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11. 24 ~ 12.4.)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12.6~12.14)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8억원(△4.83%) 감소한 1조 9,060억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대비 △2,466억원(△49.26%) 감소한 2,539억원임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개요

❍ 편성방향

▸ (전략적 재정운용) 불투명한 재정여건 속에서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적극편성 하였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

▸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성 강화) 연내 집행가능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으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지원중단 등 세출구조조정 실시

❍ 본예산 편성규모

▸ `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조 28억대비 △968억원(△4.83%) 감소한 1조 9,060억원

▸ (일반회계) 전년도 본예산 1조 5,956억원 대비 △290억원(△1.82%)감소한 1조 5,669억원

▸ (특별회계) 전년도 본예산 4,069억원 대비 △678억원(△16.66%)감소한 3,391억원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3년 본예산 증감액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060 100.0% 20,028 100.0% △968 △4.83%

지 방 세 수 입 8,518 44.69% 8,720 43.54% △202 △2.32%

세 외 수 입 1,795 9.42% 2,284 11.40% △489 △21.39%

지 방 교 부 세 1,254 6.58% 978 4.88% 276 28.25%

보 조 금 4,233 22.21% 3,954 19.74% 279 7.06%

지 방 채 406 2.13% 8 0.04% 398 5310.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53 14.97% 4,085 20.40% △1,232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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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5,66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억원(△

1.82%) 감소하였는데, 세외수입(+75억원)과 지방교부세(+276억원), 보조금(161억원),   

지방채(+294억원)는 증가하였지만, 지방세(△202억원)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895억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77억원(△14.07%), 지방소비세 △161억원(△6.12%), 지방교육세 

△27억원(△5.43%) 등이 주요 감소사유임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는 75억원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3년 640억원)이 일몰되어 △489억원 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177억원)은 증가하였지만, 예수금수입(△1,337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232억원) 등이 크게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3년 본예산 증감액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060 100.00% 20,028 100.00% △968 △4.83%

일 반 공 공 행 정 1,474 7.73% 1,376 6.87% 98 7.11%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155 6.06% 1,071 5.35% 84 7.81%

교     육 925 4.85% 894 4.46% 31 3.42%

문 화  및  관 광 647 3.40% 871 4.35% △224 △25.69%

환   경  2,101 11.02% 2,956 14.76% △854 △28.90%

사   회   복   지 5,298 27.80% 5,502 27.47% △203 △3.69%

보     건 332 1.74% 365 1.82% △33 △9.16%

농 림 해 양 수 산 1,030 5.41% 843 4.21% 187 22.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27 2.24% 657 3.28% △230 △34.97%

교 통 및 물 류 1,243 6.52% 1,085 5.42% 158 14.5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628 8.54% 1,805 9.01% △178 △9.84%

과 학 기 술 86 0.45% 71 0.35% 15 21.66%

예 비 비 125 0.65% 123 0.62% 1 1.14%

기 타 2,590 13.59% 2,410 12.03% 180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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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관광) 전년 대비 △224억원(△25.69%) 감소한 647억원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운영 140억원, 위탁체육시설 운영 37억원, 전국규모대회 개최 유치 및 참가 1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반다비 빙상장 건립(`23년 110억원),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23년 

26억원), 금강누정선유길 개발(`23년 19억원) 등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함

▸ (환   경) 전년 대비 △854억원(△28.9%) 감소한 2,101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483억원, 상수도사업 예탁금 △395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7,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93억원 등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함

▸ (사회복지) 전년 대비 △203억원(△3.69%) 감소한 5,298억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753억원, 

부모급여 지급 450억원, 영유아보육료 380억원, 아동수당 지원 314억원 등을 반영하

였으며, 시비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함

▸ (농림해양수산) 전년 대비 187억원(22.2%) 증액된 1,030억원으로 학교급식지원 277억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98억원, 농업인 수당 지원 39억원, 산림자원관리 31억원 등

의 사업이 전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전년 대비 △230억원(△34.97%) 감소한 427억원으로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운영‧조성비 △7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18억원 등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검토사항

▸ 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던 예산규모도 경기 침체와 재정수요가 함

께 높아지는 재정압박의 상황 속에서 전년 대비 △968억원 감소하였음

▸ `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 또는  

일괄 삭감되어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의 추경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본예산 편성 후에도 사업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 재정사업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 노력이 필요함

▸ 경기침체와 재정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재정압박의 상황 속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의 세입부족에 활용 가능한 비상재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로, 장기적인 세입 확충방안 마련과 대폭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우리

시의 역량을 모아 지속·심화되는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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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규모

▸ `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3년 당초 계획 대비 △2,466억원(△49.26%) 감소한 2,539억원임

▸ 주요 증감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77억원(3,584→1,007), 지역개발기금 70억원

(692→763),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원(69→48) 등으로 예치금회수와 예수금, 예탁금과  

예치금이 크게 감소함

[ 기금별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계획

전년도
당초계획

증감액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39 100.0% 5,005 100.0% △2,466 △49.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7 39.65% 3,584 71.61% △2,577 △71.91% 

지 역 개 발 기 금 763 30.03% 692 13.83% 70 10.17%

재 난 관 리 기 금 227 8.95% 230 4.59% △3 △1.13% 

재 해 구 호 기 금 159 6.25% 130 2.59% 29 22.2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2 0.49% 12 0.24% 0.04 3.26%

자 활 기 금 11 0.42% 10 0.20% 0.04 4.31%

양 성 평 등 기 금 10 0.40% 17 0.35% △7 △41.02% 

식 품 진 흥 기 금 17 0.66% 16 0.32% 0.07 4.3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48 1.88% 69 1.38% △21 △30.85% 

투 자 진 흥 기 금 191 7.52% 124 2.48% 67 53.58%

농 업 발 전 기 금 84 3.32% 96 1.91% △11 △11.78%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7 0.27% 11 0.22% △4 △37.77%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2.8 0.11% 3.3 0.07% △0.6 △16.97% 

고 향 사 랑 기 금 1.3 0.05% - - 1.3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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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년 세종특별자치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개요

□ 세종시교육청 예산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 

대비 447억원(4.02%) 증가한 1조 1,062억원임

□ 2024년도 운용할 기금은 전년도 당초계획 5,132억원 대비 △119억원(△2.32%)   

감소한 5,013억원임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편성방향

▸ 세종교육 비전을 위한 5대*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예산 적극 반영

   *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교육행정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 지원

▸ 예산심사 강화를 통한 건전 예산 편성으로 재정 책무성 강화

❍ 예산 편성 규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 대비 

447억원(4.02%) 증가한 1조 1,062억원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3년 본예산 증감액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062 100.0 10,615 100.0 447 4.2

중앙정부이전수입 8,335 75.3 9,468 89.2 △1,133 △12.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37 9.4 1,060 10.0 △23 △2.2

기 타 이 전 수 입 11 0.1 17 0.2 △5 △31.1

교수학습활동수입 3 0.0 3 0.0 1 23.1

행 정 활 동 수 입 5 0.0 5 0.0 1 17.6

자 산 수 입 0.001 0.0 0.001 0.0 0 2.3

이 자 수 입 13 0.1 12 0.1 1 5.6

기 타 수 입 1.2 0.0 1.1 0.0 0.2 15.4

전 년 도 이 월 금 50 0.5 50 0.5 - 0.0

전 입 금 1,606 14.5 - 0.0 1,606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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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수입) 기정예산액 1조 544억원 대비 1,161억원 감소한 9,383억원

 - 중앙정부이전수입(△1,133억 12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3억 41백만원), 기타이

전수입(△5억 18백만원) 

▸ (자체수입) 기정예산액 20억원 대비 2억원 증가한 22억원

 - 교수활동수입(58백만원), 행정활동수입(80백만원), 자산수입(3백만원), 이자수입(68

백만원), 기타수입(16백만원)

❍ 세출예산(정책사업별)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3년 본예산 증감액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062 100.0 10,615 100.0 447 4.2

인 적 자 원 운 용 98 0.9 91 0.9 7 8.1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618 5.6 789 7.4 △171 △21.6

교 육 복 지 564 5.1 547 5.2 17 3.1

보 건 급 식 404 3.7 325 3.1 79 24.3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1,098 9.9 954 9.0 145 15.2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1,193 10.8 963 9.1 230 23.9

평 생 교 육 7.4 0.1 7.1 0.1 0.3 5.0

교 육 행 정 일 반 277 2.5 315 8.2 △38 △12.0

기 관 운 영 217 2.0 147 3.0 70 47.7

재 무 활 동 110 1.0 410 3.9 △300 △73.2

예 비 비 및 기 타 62 0.6 41 0.4 21 50.9

인 건 비 6,412 58.0 6,026 56.8 386 6.4

▸ (인적자원운용)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90억원 대비 7억원 증가한 98억원

 - 교직원 복지지원(42억원), 교직원인사(32억원), 교직원역량강화(23억원)을 반영함

▸ (교수학습활동지원)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89억원 대비 170억원 감액한 618억원

 - 학교정보화(151억원), 교육과정운영(141억원), 특수교육(60억원) 등을 반영함

▸ (교육복지) 전년도 본예산액 547억원 대비 17억 원 증가한 564억원

 - 교육복지지원(498억원),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50억원), 학비지원(13억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1억원)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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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급식) 전년도 본예산액 325억원 대비 79억원 증가한 404억원

 - 보건관리(32억원), 급식관리(371억원)을 반영함

▸ (학교재정지원관리) 전년도 본예산액 953억원 대비 144억원 증가한 1,098억원

 - 학교운영비지원(1,044억원), 사학재정지원(53억원)을 반영함

▸ (학교시설여건개선) 전년도 본예산액 962억원 대비 229억원 증가한 1,192억원

 - 학생배치시설(912억원), 학교시설개선(279억원)을 반영함

▸ (평생교육) 전년도 본예산액 7억원 대비 0.3억원 증가한 7억원

 - 평생교육운영(5억원), 독서문화(2억원)을 반영함

▸ (교육행정일반) 전년도 본예산액 314억원 대비 37억원 감소한 276억원

 - 학생배치계획(78억원), 시설사업관리(74억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74억원)

등을 반영함

▸ (기관운영) 전년도 본예산액 147억원 대비 70억원 증가한 217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176억원), 기본운영비(40억원)을 반영함

▸ (재무활동) 전년도 본예산액 410억원 대비 300억원 감소한 110억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109억원), 내부거래지출(1억원)을 반영함

▸ (예비비및기타) 전년도 본예산액 40억원 대비 20억원 증가한 61억원

▸ (인건비) 전년도 본예산액 6,026억원 대비 385억원 증가한 6,412억원

 - 공무원인건비(5,018억원), 근로자인건비(1,394억원)을 반영함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계획

전년도
당초계획

증감액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013 100.0% 5,132 100.0% △119 △2.32%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4,473 89.22% 4,610 89.83% △137 △2.97%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540 10.78% 522 10.17% 18 3.49%



Ⅱ. 재정 이슈

요    약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지방재정 부담 완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 기대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제1차 종합계획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

□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

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 [재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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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지방재정 부담 완화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 기대

□ 주요내용

❍ 지난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유사기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위원장)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  

조정실의 차관,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

❍ 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 등 논의‧심의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

 ▸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함

 ▸ 지방비 부담 협의절차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 > 

사업설명서 
등 자료 제출 
및 협의 요청
(부처→행안부)

→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
(부처→행안부)

→

중점협의대상사업 
선정·통보 및 

의견수렴
(행안부→부처,자치단체)

→
실무협의회 

운영
(행안부↔부처)

→

위원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행안부→부처, 자치단체)

계속사업 신규사업
분과

위원회
본위원회

(4.30) (2월∼4월) (5월∼6월) (5.20 ∼ 6월초) (6월말) (7월중순)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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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출처‧링크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지방시대종합계획(’23~’27)’을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의결(10.23.)과 국무회의 심의(10.30.)를 거쳐 확정

□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
방시대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

□ 주요내용

❍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2023.11.1.)

 ▸ 지난 2023년 9월 14일에 발표한 ‘지방시대 5대 전략’에 기반하여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 구성하였으며, 중앙부처는 5년간 22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시･도에서도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구현을 계획

 ▸ 동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포함됨

❍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⑤ 맞춤형 생활복지 등

❍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 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 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http://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5&boardNo=926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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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지방시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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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출처‧링크 농림수산축산부 보도자료(2023.12.10.)

□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
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추진배경

 ▸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시 특례 도입

 ▸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고, 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 가능하도록 함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조치에 소요

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

 ▸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조치의 범위를 `철거'에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확대하고,

 ▸ 빈집 소유주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직권조치를 하는 경우 소요된 비

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많을 시 철거 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특정빈집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신설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ODc0NyUyRmFydGNsVmlldy5kbyUzRnJnc0VuZGRlU3RyJTNE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BhZ2UlM0QxJTI2cm93JTNEMTAlMj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zcmNoV3JkJTNEJUVCJUI5JTg4JUVDJUE3JTkxJT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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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출처‧링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재정지원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

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2,225로 OECD평균

($18,105)대비 67.5%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 $15,148로 OECD평균($11.352) 대비 

133.4% 수준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 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스 2개국임

❍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사업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 필요

▸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

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 모색 필요

❍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해 지고 있음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8226&item_id=8226&etc_1=0&etc_2=0&nam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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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참고사항

❍ 정책 여건 및 정책 성과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추진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의 

취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건, 다른 고등교육 투자사업과의 재원배분의 우선순

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시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

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고등교육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임

※ 2025년부터 5개 사업(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 

❍  시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선정 방안 마련 필요

▸ `글로컬대학30' 사업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 지난해 1차년도 글로컬대학 사업선정에는 강원도, 부산, 경상도, 충북도 등만 포함

되고,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 충남도 소재 대학은 한곳도 선정되지 못함

※ 1차에서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한국영상대가 신청하였으나 탈락했으며, 홍익대 조치원캠퍼스는

법인이 서울 캠퍼스와 동일하여 신청하지 못함

▸ 1,000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차 탈락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2차 선정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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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정 뉴스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이자수입 100억 전망   (세종특별자치시, 2024.1.26)

❍ 내달 1일부터 1년간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 재정 여건 개선 도움

▸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 논리와 지정 당위성을 강조

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노력 지속

▸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

❍ 이번 이자수입 발생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침치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된 세목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2024.1.31.)

❍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추진

▸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2억원)

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

만원)으로 확대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에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추진

❍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

❍ 그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104048Lb5qM4w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746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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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2024.2.1.)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방자치단체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 매체(문자메

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 허용

▸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

❍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 명문화

▸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

인지 알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구체화

□ 세종시교육청, 재정집행 눈부신 성과 보통교부금 총 60억원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2.5)

❍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 10억원, 1년간 재정집행 분야 50억원 확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년도 집행실적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와 1년간 재정집행 분야의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60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

❍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 조직

▸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의 체계적 운영으로 주간 집행실적 및 월간 집행실적 등 

사업 집행 추진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

▸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

  ※ 2024년 말까지 진행하는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 목표 달성으로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추진 중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2024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할 것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6910
https://www.sje.go.kr/sje/na/ntt/selectNttInfo.do


28  ◀◀◀ Ⅱ. 재정이슈

□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2024.2.6.)

❍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공유

▸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 활용 논의

❍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과 합동현장점검 실시

❍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 되는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

□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2024.2.8.)

❍ 마감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

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

▸ 총 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

▸ 총 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

▸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하여 

전년(9.1조원)대비 6.5조원 감소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

❍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

▸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 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

▸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6.8조원)과 유사한 수준

❍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 기여율(29%)을 기록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6986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59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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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2024년 국회 심의가 끝났으나, 총 지출기준 

증감액 리스트 공개 및 분석이 안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하여 그 의미, 문제점, 개

선방안을 제시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여건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

재정 간 연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2023년 세법개정」주요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재정 합의 후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 5건은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은 제2차 본회의(2023.12.21.)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로 집중되어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 재정건전성 문제, 위

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유통 관리의 적정성 등 분석



30  ◀◀◀ Ⅲ. 재정정책

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그 체계와 운용을 분석하고 

관련된 쟁점사항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의 발전 도모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능과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해 정부 간 재정격차를 형평

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정교부금이 있음

❍ 지방교부세 목적 및 기능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액의 45%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큰 재원으로,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지방교부세 관련 쟁점사항

❍ (재정부족 충족의 어려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재정격차 조정의 불충분)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역할에 다소 부족함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확충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만을 더 받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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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부족) 지방교부세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재정보전 기능 강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확대해 지방교부

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에 이바지

❍ (도덕적 해이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노력의 성과를 (가칭)성과교부세라는 이름의 인센

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의정활동 정책제언

❍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위한 자주 재원 확대 필요

▸ 자체수입을 기반으로 재정력을 강화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이 확보되고 안정

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므로 지방세를 근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조세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불균형이 상당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

교부세도 감소하는 추세로,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지방교부세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큰 재원으로 세종시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세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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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24년도 세종시 본예산 기준 지방교부세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광역자

치단체중에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세종시의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한참 부족한 상황임

▸ 세종시의 지방세는 줄고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세종시법 재정

특례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고 있으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시‧도별 재정현황】 *2023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억원,%)

구  분 자체수입 자주재원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당초]

재정자립도
[당초]

서울계 281,090 6,746 372,958 77.18 75.37

부산계 64,285 17,510 139,870 58.48 45.96

대구계 46,526 16,992 98,193 64.69 47.38

인천계 62,939 15,066 120,044 64.98 52.43

광주계 27,015 14,529 63,842 65.07 42.32

대전계 25,818 13,575 61,007 64.57 42.32

울산계 24,413 8,901 49,009 67.98 49.81

세종계 8,832 978 15,444 63.52 57.19

경기계 295,321 42,173 488,154 69.14 60.5

강원계 35,083 65,371 138,006 72.79 25.42

충북계 35,012 39,874 109,087 68.65 32.1

충남계 50,919 52,538 151,445 68.31 33.62

전북계 35,571 64,640 149,372 67.09 23.81

전남계 43,531 79,898 182,416 67.66 23.86

경북계 56,091 100,295 221,348 70.65 25.34

경남계 68,975 68,502 204,880 67.1 33.67

제주계 19,067 21,060 57,230 70.12 33.32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시도별 평균으로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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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 모색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106호

□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인구 증가, 학령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을 탐색

□ 지방교육재정 현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세 

전출금의 증가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을 빠르게 증가해옴

▸ 교육청의 부채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감소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설치하여 적립하고 있음

□ 미래 지방재정 여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과다 지출에 따른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

▸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

❍ 내국세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학생수, GDP성장률 등을 반영

하여 개편하는 방안 등 제시

❍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의 탄력적 운용 모색

▸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안정적 확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량지출에 대한 통제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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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

경비보조금 지출을 지양해야 함

  의정활동 정책제언

❍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 필요  

▸ 지난 5년간 세종시교육청의 자치단체이전수입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세입 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종시 신설학교 설립이 

안정단계에 도달하면서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시의 세입기반은 

악화되고 복지지출 등 세출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였으나, 교육청 재정의 

경우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되어 있어 다소 안정적임 

▸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학령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환경변화, 국가의 재정 여력,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학생수 또는 GDP 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회복지,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하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년간 자치단체이전수입(세종시→세종시교육청)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9,826 12.9 131,929 12.7 124,225 9.9 102,906 9.5 103,696 9.4

법정이전수입(의무) 94,145 11.0 127,169 12.3 119,652 9.6 98,212 9.1 99,041 9.0

지방교육세전입금 45,202 5.3 67,694 6.5 69,874 5.6 51,515 4.8 54,521 4.9

시도세전입금 22,394 2.6 29,953 2.9 31,767 2.5 27,060 2.5 27,050 2.4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2,229 1.4 14,162 1.4 1,093 0.1 2,179 0.2 208 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3,959 1.6 14,820 1.4 16,351 1.3 16,817 1.6 16,554 1.5

교육급여보조금 101 0.0 111 0.0 121 0.0 162 0.0 169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60 0.0 430 0.0 446 0.0 480 0.0 539 0.0

비법정이전수입(재량) 15,681 1.8 4,760 0.5 4,573 0.4 4,694 0.4 4,655 0.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681 1.8 4,760 0.5 4,573 0.4 4,694 0.4 4,65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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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성 분석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논집자료 제28권 제2호(2023. 8)

□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로 집중되어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논의
되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 재정건전성 문제,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이 제기
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유통 관리의 적정성 등 분석

□ 분석 배경

▸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산

▸ 최근 운영상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정부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광역-기초 간 상품권 중복발행, 부정 유통 등이 

지적됨

▸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운영비 등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부정 유통 관리의 적정성 등을 분석

□ 주요 분석내용

▸ 정부의 재정지원 분야에서 낙후 지역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 기준과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비 지원금이 인구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더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의 운영비 분야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판매액 당 운영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운영대행사의 수수료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운영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부정유통 관리 분야에서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 구축과 사후 적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자치단체 간 운영자금의 귀속 및 관리 부분에서 관리부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세외수입 처리하고 협약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http://www.kalf.or.kr/bbs/board.php?bo_table=non&wr_id=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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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정책제언

❍ 지역화폐 운영의 한계점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

원이 뒷받침 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적 지원에 기반하여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활용한 소비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규모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되면 좋겠지만,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적 지원규모가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된다면 이를 활용한 소비활동이 저조해질 수 있음

▸ 세종시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의 캐시백을 유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상

황으로 2023년도에는 7%, 2024년도에는 5%로 감소하였음.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폐
지와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민전 캐시백 혜택규모과 월별 충전금액 

등이 얼마나 축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여민전이 지속 가능한 지역 내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운영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재정적 지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여민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

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더욱 높은 곳에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 공동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사용자 편의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민전 도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여민전 사용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여민전의 운영 방향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도입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민전 유통활성화에 초첨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개선기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여민전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검토한 뒤, 성숙기에는 지역 공동체성 강화

에 초점을 맞춘 운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세종시 지역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여민전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 변화를 고려한 운영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



Ⅳ. 경제 동향

요    약

□ [정부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생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정부 재정동향] '23.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원 감소한 529.2조원,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

□ [KD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KDI 경제전망]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NABO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2023년 12월중 제조업 생산은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수출·소비·투자는 지표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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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경제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2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생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대외적으로는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세계경제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 지속

▸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철저한 잠재

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노력 병행

□ '23. 1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감소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0.6%, 전년동월비 6.2%),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0.2%)이 모두 증가하여 全산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출은 설비투자(전월비 5.5%, 전년동월비 △5.9%)는 증가, 소매판매(전월비 △0.8%, 전년동월비 

△2.2%), 건설투자(전월비 △2.7%, 전년동월비 △1.2%)는 감소

▸ 소비자심리<‘24.1월 CSI 101.6(전월대비 1.9p)>는 상승, 기업심리 중 실적<전산업 BSI ’24.1월 

실적 69(전월대비 △1p>은 하락, 전망<전산업 BSI 2월 전망 69(전월대비 1p>은 상승

▸ ʼ23.12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전월대비 △0.3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상승(전월대비 0.1p)

□ '24. 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물가는 상승폭 축소

▸ ʼ24.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ʼ23.12월 28.5만명 → ‘24.1월 38.0만명),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ʼ23.12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축소(ʼ23.11월 3.3% → 12월 3.2%),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8%,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3.1%, 생활물가지수는 3.7% 상승

□ '24. 1월 중 금융시장은 美 연준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는 하락

▸ ʼ24.1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44&searchNttId1=MOSF_000000000067667&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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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 재정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 '23.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

조원 감소한 529.2조원

▸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51.9조원 감소한 344.1조원

  -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 △12.9조원, ’22~’23.上 기업실적 감소 등으로 법인세 △23.2

조원,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7.9조원, 수입감소 등에 따라 관세 △3.0조원 등

▸ (세외수입)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금융영업이자수입 증가(+1.5조원) 등으로 전년(30.8

조원) 대비 2.3조원 감소한 28.5조원. 다만, 예산 대비로는 3.5조원 증가

▸ (기금수입) 보험료수입 증가(+6.7조원), 법정부담금 증가(+1.2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5조원 증가한 180.0조원

□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

▸ (예산)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2조원 감소

▸ (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2조원 감소

□ 통합재정수지는 19.5조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

□ '23.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0조원 증가한 1,109.5조원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6조원(발행 161.7조원, 상환 83.1조원), 주택채 잔액은 

1.6조원(발행 12.3조원, 상환 13.9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0조원 순증

□ '24.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5조원(경쟁입찰 기준 11.0조원)

▸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 24.1월 국고채 발행량은 12.5조원으로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1&searchNttId1=MOSF_000000000067644&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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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DI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월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

▸ 이와 같은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는 생산부문에도 반영되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임. 한편,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주요 경제지표

▸ (경기)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로 다수의 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완화에 기여

▸ (소비) 상품소비가 감소하고 서비스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소비 부진이 지속

▸ (설비투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

▸ (건설투자)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모습

▸ (수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

▸ (노동시장)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높았던 고용 증가세가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

▸ (물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도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크게 축소

▸ (금융시장)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주요 위험지표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모습

▸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세계경제)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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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DI 경제전망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24년 2월

□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1.8%)보다 

소폭 낮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하게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1.4%)는 

부동산경기 하락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1.0%)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총수출은 반도체경기 반등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3.8%)

보다 높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수출 회복세는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전망(430억달러 

내외)을 상회하는 560억달러 내외의 흑자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전망

▸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기존 전망(21만명)과 유사한 22만명으로 예상됨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거나, 중국경기가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

▸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 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수 있음

▸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대내적으로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

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https://www.kdi.re.kr/research/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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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제전망 요약표
출처‧링크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월호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Id=10082593&menuNo=20006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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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NABO 경제동향
출처‧링크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제40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 고금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생산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전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23.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9 → (12월)-0.8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3.1 → (11월)0.5 → (12월)-0.7

□ `24.1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4.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9억달러, 4개월 연속 증가

▸ `24.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43.9억달러, 11개월 연속 감소

□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3 → (12월)3.2 → (`24.1월)2.8

□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23.12월 「제조업 생산」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석유 등을 중심으로 전

년동월 대비 6.7% 증가

▸ `23.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

▸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

□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

□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funcSUB=&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3&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8239&idx=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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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2

□ 2023년 12월중 제조업 생산은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수출·소비·투자는 지표

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2년 2023년
연간 12월 4/4 연간 1/4 2/4 3/4 4/4p) 11월p) 12월p)

제조업
생  산

 생산지수 4.2 5.1 3.8 -4.4 -5.4 1.5 -6.0 -7.7 -2.8 -11.6 
 출하지수 2.5 -0.2 -1.2 0.9 0.8 3.7 0.1 -1.0 1.7 -5.1 
 재고지수 28.9 28.9 28.9 3.2 28.2 46.3 29.0 3.2 4.3 3.2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 1.7 4.2 3.7 0.8 -5.4 2.1 3.6 3.2 7.4 2.9 
 승용차신규등록대수 -9.0 -19.2 -3.8 6.0 11.2 5.1 6.5 1.5 -3.4 -0.8 

투 자
 건축착공면적 -45.9 -95.8 -13.5 -56.2 -49.8 -70.7 -21.4 -66.6 -87.4 335.1 
 건축허가면적 -2.5 -32.8 -53.7 -47.6 -43.9 -59.5 -52.2 -17.5 30.5 -4.2 
 자본재수입 -18.5 41.7 18.1 36.9 75.6 64.9 20.5 10.1 -4.4 4.0 

대 외
거 래

 수 출 5.7 -25.8 -15.5 -23.0 -34.4 -31.7 -23.1 1.1 8.4 11.5 
 수 입 26.6 13.3 40.0 -10.8 -9.4 -5.2 -19.5 -9.3 -4.5 2.3 

고 용
 취업자수증감(천명) 11.9 20.2 17.5 10.8 16.2 12.3 9.5 5.1 3.5 2.9 
 고용률 63.7 63.1 63.9 64.6 63.5 65.7 65.2 64.0 64.0 62.8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제조업 생산)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확대 

▸ (소비)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축소

▸ (설비·건설투자)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증가로 전환

▸ (수출입)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수출은 증가폭이 확대, 수입은 증가로 전환

▸ (고용)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는 증가폭 축소, 고용률은 하락

▸ (소비자물가) 2024년 1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2023.12월 +2.6% → 2024.1월 +2.5%)

▸ (주택가격)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하락으로 전환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12월 4/4 연간 1월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1) 5.4 5.1 5.4 3.0 4.8 4.3 2.6 2.4 2.7 2.5 2.6 2.5

 주택매매가격2) -14.46 -5.00 -8.58 -3.60 -4.14 -7.15 2.40 1.52 -0.12 0.04 -0.26 ..

 주택전세가격2) -17.61 -4.85 -8.70 -2.74 -4.22 -7.50 0.82 2.19 2.06 0.83 0.27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20/view.do?nttId=10082426&menuNo=200570&searchBbsSeCd=z16&searchWrd=%EC%84%B8%EC%A2%85&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Ⅴ. 재정 통계

요    약

□ [주요 경제지표]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 [세종시 주요 통계]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 설립현황,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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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경제지표
출처‧링크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12월호

 고  용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3. 11.

    

생  산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3. 11.

    

소  비 ┃전년동월비/2020=100                                                     ‘23. 11.

    

https://www.dsi.re.kr/menu.es?mid=a10115000000&tab=ta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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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년동월비/2022.1=100                                                  ‘23. 11.

     

수출입 ┃전년동월비                                                              ‘23. 11.

    

금  융 ┃전년동월비                                                             ‘23. 10.

     

  지역특성 ┃전년동월비            23. 11.                                           ‘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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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23년 3분기 세종통계분기보

 2023년 3분기(7월~9월) 기준

인

구

통

계

       

    

 

산

업

                                            

              

물

가

·

가

계

         

         

https://www.sejong.go.kr/stat/bbs/statsMonthList.do?key=221020428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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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재

정

·

금

융

·

보

험

  

건

설

·

주

택

·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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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24. 1.1.자 기준)

1. 연도별 학교 정보 현황

∎학교 수                                             (단위: 교, 원)

학교급 설립 2018
(4. 1.)

2019
(4. 1.)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3. 1.)

2023
(9. 1.)

2024
(1. 1.)

유치원
공립 56 58 58 60 62 63 63 63
사립 3 3 3 2 2 2 2 2
계 59 61 61 62 64 65 65 65

초등학교 공립 47 49 49 51 52 53 53 53
중학교 공립 23 24 24 26 27 27 27 27

고등학교
공립 16 17 19 20 20 20 20 20
사립 1 1 1 1 1 1 1 1
계 17 18 20 21 21 21 21 21

특수학교 공립 1 1 1 1 1 2 2 2

총계
공립 143 149 151 158 162 165 165 165
사립 4 4 4 3 3 3 3 3
계 147 153 155 161 165 168 168 168

∎ 학급 수 (단위: 학급)

학교급 설립 2018
(4. 1.)

2019
(4. 1.)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3. 1.)

2023
(9. 1.)

2024
(1. 1.)

유치원

공립 372 399 403 418 433 433 434 434

사립 13 11 11 8 7 5 5 5

계 385 410 414 426 440 438 439 439

초등학교 공립 1,183 1,328 1,413 1,503 1,587 1,650 1,653 1,653

중학교 공립 461 496 546 610 643 658 658 658

고등학교

공립 354 393 431 456 481 519 519 519

사립 24 24 24 24 24 24 24 24

계 378 417 455 480 505 543 543 543

특수학교 공립 28 30 30 34 35 48 48 48

총계

공립 2,393 2,644 2,823 3,025 3,179 3,308 3,312 3,312

사립 37 37 35 32 31 29 29 29

계 2,435 2,681 2,858 3,057 3,210 3,337 3,341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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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수                                           (단위: 명)

학교급 설립 2018
(4. 1.)

2019
(4. 1.)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3. 1.)

2023
(9. 1.)

2024
(1. 1.)

유치원

공립 6,147 6,353 6,580 6,474 6,311 6,171 6,207 6,207

사립 246 188 183 126 111 78 75 75

계 6,393 6,541 6,763 6,600 6,422 6,249 6,282 6,282

초등학교 공립 24,865 27,892 29,487 30,726 32,230 32,715 32,649 32,649

중학교 공립 10,070 11,202 12,395 13,822 14,809 15,508 15,477 15,477

고등학교

공립 8,047 8,979 9,736 10,305 10,913 11,860 11,746 11,746

사립 527 496 510 513 571 612 607 607

계 8,574 9,475 10,246 10,818 11,484 12,472 12,353 12,353

특수학교 공립 132 144 151 175 186 216 229 229

총계

공립 49,261 54,570 58,349 61,733 64,449 66,470 66,308 66,308

사립 773 684 693 643 682 690 682 682

계 50,034 55,254 59,042 62,376 65,131 67,160 66,990 66,990

∎ 교원 수                                              (단위: 명)

학교

급
설립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유치원
공립 278 389 497 506 561 585 595 588 588
사립 17 19 18 18 15 12 10 6 6
계 295 408 515 524 576 597 605 594 594

초등
학교

공립 1,253 1,398 1,644 1,744 2,066 2,150 2,222 2,255 2,252

중학교 공립 667 769 884 934 1,018 1,092 1,145 1,129 1,128

고등
학교

공립 596 737 801 887 969 1,016 1,062 1,095 1,095
사립 49 50 50 50 50 48 47 48 48
계 645 787 851 937 1,019 1,064 1,113 1,143 1,143

특수
학교

공립 24 43 47 49 46 47 55 66 66

총계
공립 2,818 3,336 3,873 4,120 4,660 4,890 5,079 5,133 5,129
사립 66 69 68 68 65 60 57 54 54
계 2,884 3,405 3,941 4,188 4,725 4,950 5,136 5,187 5,183

※ ʹ16～ʹ23년 교원 수(휴직․파견 교원 포함)이며, 본청 근무 교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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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설립 현황(총괄)

개교연도 유 초 중 고
특목/

특성화
특수 계 비고

’12 2 2 1 1 - - 6 개교

’13 2 2 1 1 1 - 7 개교

’14 6 5 3 1 - - 15 개교

’15 12 8 4 4 1 1 30 개교

’16 3 2 1 1 - - 7 개교

’17 6 5 4 2 - 17 개교

’18 6 4 2 1 - 13 개교

’19 2 2 1 1 - - 6 개교

’20 1 1 1 1 1 - 5 개교

’21 1 1 1 1 - - 4 개교

’22 2 1 1 - - - 4 개교

’23 1 1 - - - 1 3 개교

계 44 34 20 13 4 2 117

※ 2022년 솔빛초병설유 설치, 2023년 나루초병설유 개원 포함

3. 재정현황

∎ ’24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 총 1조 1,062억 원

세 입 세 출
과 목 금액(억원) 비율(%) 사업별 금액(억원) 비율(%)

중앙정부이전수입 8,335 75.3 인적자원운용 98 0.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37 9.4 교수학습활동지원 619 5.6
기타이전수입 12 0.1 교육복지 564 5.1

교수학습활동수입 3 0.0 보건급식 404 3.7
행정활동수입 5 0.0 학교재정지원관리 1,098 9.9
자산수입 - 0.0 학교시설여건개선 1,193 10.8
이자수입 13 0.1 평생교육 8 0.1
기타수입 1 0.0 교육행정일반 277 2.5

전년도이월금 50 0.5 기관운영 217 2.0
전입금 1,606 14.5 재무활동 110 1.0

예비비및기타 62 0.6
　 인건비 6,412 58.0
합계 11,062 100 합계 11,062 100


